
금속노조통신95호-1

95호 
▣발행일 : 2018년 10월 29일(월) ▣발행인 : 김호규▣발행처 : 노조선전홍보실▣스마트폰m. ilabor.org / ▣전화 : 02-2670-9507

“국회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꼭처리하라”
위험의 외주화 금지, 원청책임·처벌강화 결의대회 …“노동자 사망 벌금 미국 30억 원, 한국 400만 원”

민주노총이 국회

에 계류 중인 ‘산

업안전보건법 개정

안’ 즉각 처리를 

촉구했다.

민주노총은 10월 

26일 국회 앞에서 

‘위험의 외주화 금

지, 원청책임과 처벌

강화, 노동자 참여 

확대 입법 쟁취 결

의대회’를 열었다. 

민주노총은 ▲국회 산안법 개정안 

통과 ▲정부 규제 완화 중단 ▲경총

의 법안 무력화 공세 중단을 촉구했

다.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총파업, 

총력투쟁 요구 가운데 하나로 ▲위

험의 외주화 금지 ▲산업안전보건법 

전면 적용을 걸기로 했다.

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

에서 “한국 건설 현장에서 매년 

600명의 노동자가 죽어도 사용자  

가운데 누구 하나 처벌받는 사람이 

없다”라고 개탄했다. 김 위원장은 

“미국은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사망

하자 30억 원의 벌금을 물렸다. 한

국은 고작 400만 원 벌금형 그치고 

있다”라고 비판했다.

김명환 총연맹 위원장은 “노동자

들이 일터와 재벌, 대기업, 철도, 지

하철 등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

는 문제까지 고발하며 처벌 입법을 

요구해 18대,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

발의했지만 심의하지 못했다고”라

고 지적했다. 김 위원장은 “국회의

원의 말잔치에 계속 속을 수 없다. 

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산업안전 보

건법을 개정해 죽음의 현장을 바꾸

자”라고 호소했다.

송명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투쟁

사를 통해 “금속노조가 지난 4월 

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

앞에서 143일 농성투쟁을 전개해 노

동부가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노사

가 함께하라는 지침을 내리 성과를 

쟁취했다”라고 보고했다.

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등 결의대

회 참가 노동자들은 재벌, 대기업을 

상징하는 탑을 망치로 부수는 상징

의식을 벌이고, “산업안전보건법 

개정 통과” 등 구

호를 외치며 더불어

민주당사와 자유한

국당사를 향해 행진

에 나섰다.

신현웅 세종충남

본부 엘지화학대산

노동조합 수석부위

원장은 더불어민주

당사 앞 집회에서 

“삼성 노동자 118

명은 ‘영업비밀’

이라는 핑계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

성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갔다”라고 

상기했다. 신현웅 수석은 “노동 존

중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자본가의 

편에 서서 ‘영업비밀’을 옹호하고 

있다. 화학, 섬유 노동자들이 지역 

시민과 함께 합심해서 싸울 것”이

라고 다짐했다.

자유한국당사 앞 정리집회에서 정

민호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

원회 위원장은 “정부와 국회가노동

자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내

놓는다고 하는데, 노동자는 알지 못

한다. 노동자의 참여를 막아놨기 때

문”이다 라고 밝혔다. 정민호 노안

위원장은 “국회는 노동자 안전에 

전혀 관심이 없다. 특히 자유한국당 

의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

반대하고 있다”라고 성토했다.


